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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참여정부와 상반되는 정책

을 펴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인 노무현정부가 급등하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으로 세금중과와 규제

강화, 수요와 공급관리에 치중하였다. 반면에 현 정부

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공급확대정책을 기조로 삼고 

있다. 참여정부의 저변 인식에는 소득양극화의 근본원

인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투기세력에 기인한다고 인

식했다. 즉, 투기적 가수요가 강남권 재건축을 비롯한 

버블세븐지역의 집값급등의 주요원인으로 보고 주택 

가격 안정 및 이들 지역의 투기수요차단을 위해 강력

한 부동산 규제조치를 수 차례 단행하였다. 그런데 MB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시장경제위주의 부동산 정책을 

폈다. 

현재 지방 주택시장 침체는 공급과잉과 고분양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나 지

방의 주택수요를 근본적으로 실종시킨 핵심은 과도한 

규제와 강남 등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의 주택가격 상

승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지방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

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이나 광역시에도 지정되어 주

택담보대출을 제한하면서 수요 위축을 가속시키고 있

다. 수요가 충분한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이미 수요

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쉽게 요동하고 침

체상황이 장기화될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주택보급

률과 인구이동을 고려하면 지방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지방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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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구증가는 크지 않아 수요촉발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지방 주택경기는 현 상황에서 자생

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수도권과

는 차별화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구구조의 차이와 취업률, 주택보급율과 주택

비중, 주택소유와 거주비율 등 여러 가지 정책 등을 비

교하여 부동산정책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정책을 분리, 

시행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 하는 것이 목

적이다.

Ⅱ.  수도권과 지방의 비교연구

1. 인구구조의 차이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구 변동 및 주택공급 형태를 

비교함으로써 인구수에 대비한 주택수급 상의 차이점

을 고찰한다.1)

2005년 전국 인구는 2000년에 비해 1,056천명 증가

하였으나 지방은 307천명 감소하였으며, 지방의 비중은 

51.9%로 2000년에 비해 1.9%p 감소하였다.

표 1. 지역별 인구비중 변화
Table 1. change of the region population 

(단위 : 천명, %, p)

구 분 2000(A) 2005(B) 증감(B-A) 증감률

전 국 45,985 47,041 1,056  2.3 

수도권 21,258 22,621 1,363  6.4 

지 방 24,727 24,420  -307 -1.2 

(비중)  (53.8)   (51.9)  (-1.9) 

   자료 : 통계청

2005년 전국 취업자 수는 22,856천명이며 지방은 

11,722천명으로 51.3%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감

소와 더불어 취업자 비중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 2005

년 취업자 비중을 2000년과 비교하면 2.3%p 낮아져 인

구비중 감소폭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 취업자 비중
Table 2. employee weight

(단위 : 천명, %, )

구 분 취업자수 수도권 지방 지방비중

1998 19,937  9,038 10,900 54.7 

1999 20,291  9,323 10,968 54.1 

2000 21,156  9,826 11,330 53.6 

2005 22,856 11,134 11,722 51.3 

     자료 : 통계청

2. 주택보급률과 주택비중의 비교

2004년 말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 102.2%이며 수

도권은 93.9%, 지방은 109.5%로 추계되었다. 지방의 도

지역은 제주도 109.0%부터 전남 126.8%까지 모두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다. 광역시는 대구시가 

87.8%로 가장 낮으나 부산, 광주, 대전, 울산 등 기타 

광역시는 90% 후반을 기록하였다. 한편, 수도권은 서

울시 89.2%, 경기도 96.0%로 낮은 편이나 인천시가 

103.5%로 높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평균적으로는 93.9%를 나타낸다.

표 3. 전국 주택보급률
Table 3. The whole country housing supply rate

전국 수도권 지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102.2 93.9 109.5

89.2 97.3 87.8 103.5

강원 충북 충남 전북

120.1 114.7 125.4 118.0

광주 대전 울산 경기

98.2 99.7 97.3 96.0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6.8 120.2 111.8 109.0

  자료 : 국토해양부

2005년 전국 주택은 2000년에 비해 1,751천호 증가

1)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기초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주택 구조를 비교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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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지방도 700천호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에 비해서

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낮으며, 지방의 비중은 56.3%

로 2000년에 비해 2.5%p 감소했다. 

표 4. 지역별 주택비중 변화
Table 4. Local housing change

(단위 : 천명, %)

구 분 2000(A) 2005(B) 증감(B-A) 증감률

전 국 11,472 13,223 1,751 15.3 

수도권  4,731  5,782 1,051 22.2 

지 방  6,741  7,441  700 10.4 

(비중) (58.8) (56.3) (-2.5) 

     자료 : 통계청

3. 주택소유와 거주비율 비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소득계층을 전체가구의 65～

70%로 본다면 지방은 이미 주택소유율이 높아 주택구

매 수요는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 서울의 주택소

유율은 50.4%, 자가거주율은 44.6%로서 지방(주택소유

율 64.2%, 자가거주율 60.3%)보다 낮아 구매수요는 상

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한편, 소유주택거주율은 서울이 

88.4%이나 지방은 94.0%로 나타나 서울의 주택소유자

의 10% 정도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거주하지 

않고 임대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자가 거주 가구비율
Table 5. Household residence rate

(단위 : 천명, %)

구분 일반가구
주택소유

가구

주택소유

율

자가거주

가구

자가거주

율

소유주택

거주율

전국 15,887 9,575 60.3 8,828 55.6 92.2 

서울 3,310 1,669 50.4 1,476 44.6 88.4 

광주 460 262 57.0 247 53.7 94.3 

전북 620 426 68.7 408 65.8 95.8 

전남 666 487 73.1 463 69.5 95.1 

    자료 : 세부 시도별 가구관련 통계(2005년 인구주택센서스)

 1) 주택소유가구 = 자가거주가구 + 전세 및 월세 거

주가구중 타지주택소유가구

 2) 소유주택거주율 = 자가거주가구 / 주택소유가구 

* 100)

Ⅲ. 지방 주택시장 침체 요인 분석

1. 지방의 주택대출 비중

전국 주택가격상승률(국민은행 기준)은 전국적으로

는 수도권의 상승세가 지속되었으나 현재는 서울과 수

도권을 비롯, 지방에서도 감소하고 있다. 정부의 과도

한 집 값 안정화가 도리어 부동산 시장의 위축을 가져

와서 주택시장은 급속한 급강하를 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 주택시장은 거래시장의 위축으로 인하여 가격하

락이 지속되고 있다.

1) 지방의 주택보증 비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역별 주택보증실태를 보면 

2006년 상반기에 지방의 비중이 37.6%로 급격히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증실적은 개인 및 사업자에 

대한 매입․임대보증을 포함하므로 지방의 주택보증실

적 비중 감소는 지방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저조함을 

의미한다.

표 6. 주택보증실적추이 
Table 6. Housing guarantee result progress

(단위 : 십억원, %,)

구 분 전국 수도권 지방 지방비중

1990   902.2  362.9  539.3 59.8 

1995  3,074.4 1,302.1 1,772.3 57.6 

2000 10,628.1 3,792.6 6,835.5 64.3 

2005  4,805.4 2,764.7 2,040.7 42.5 

2006.상  2,031.4 1,268.2  763.2 37.6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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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은행 대출 비중 축소

부동산거래지역별 예금은행의 대출금실태를 보면 

2006년 5월말 지방의 비중은 33.3%로서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역규제의 핵심인 주택담

보대출의 지역별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 

대출의 실태 변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이 한계이지만 기본적으로 대출 잔액은 주택분양물량 

및 입주물량과 직접 연관되는 바, 2005년 하반기 이후 

지방의 담보대출액은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대출 잔액 추이
Table 7. Bank loan balance progress 

(단위 : 조원, %)

구 분 전국 수도권 지방 지방비중

1995 152.5  90.5  62.0 40.7 

2000 310.8 202.8 108.0 34.8 

2005 613.9 409.7 204.3 33.3 

2006.5 645.5 430.7 214.8 33.3 

  자료 : 한국은행

2. 수도권과 동일한 정책 시행

근본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구

사하고 있는 여러 부동산정책에 관한 규제들로 인해 

지방의 주택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주택시장은 수요가 충분치 못하여 이미 공급된 물

량의 해소가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강남 등 수도권에 구사되는 수요억제 대책이 지방

에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앞서 분석한 자료와 같이  

지방 주택시장은 주택보급률이 거의 110%에 근접하여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졌고 수요도 포화된 상태이다. 이

는 특정 개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 지

방을 망라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투기지역1)

투기지역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

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2)을 말한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토지 등 부동산 양도 시에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액으로 과세하고, 필요시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즉, 부동산 가격상승 이득을 정상 과세하여 세금으로 

흡수하고 세무행정력을 강화하여 국지적인 투기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취지로 신설된 제도이다. 

2) 투기과열지구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

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거나, 담보대

출비율의 제한을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전 지역과 충청권 등 일부 행정구역에 지정

되어 있다. 

3)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매매 시에 15

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2006년 7월부터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추가되었고, 부동산 

거래 내역을 1년 이상 신고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의 최

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신고를 늦추는 경

우에도 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4배가 부과된다.

4)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구역에서 토지

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설정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실수요목적임을 소

명하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

하지 않게 된다.

1)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 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지정한다.
2)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소득세법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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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현재 지방 주택시장은 수도권과 유사한 수요 억제 

정책 남발로 인해 수요가 위축되면서 미분양, 미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주택업체의 도산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 주택시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별

화된 부동산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과 수도권 간의 주택수급구조의 차

이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인구구조와 주택보급

률과 자가소유율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방은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 있고, 

인구마저 감소하기 시작하여 인구유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향후 주택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주

택 구매수요가 없으면 기존의 구시가지의 빈 주택과 

미분양된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

가 지방의 주택공급 계획은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

복합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라 무분별하게 공급될 

여지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각 지역별 미분양 실태를 엄밀하게 조사하고 

향후 계획된 모든 주택공급 총량을 파악하여 지방의 

주택공급 계획을 재검토하여 인구증가율을 감안하여 

축소해야 한다. 지역별 인구증가율을 보수적으로 추정

하여 지역별 주택 수급상의 과부족을 면밀히 비교하여 

주택공급계획을 재검토하여 수립해야 한다. 

둘째, 향후 주택공급계획 수정에 따라 택지공급계획

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특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으로 인하여 중복된 사업의 합병이나 주택공급을 

재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분화된 주택사업을 한

개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지방 주택수급 실태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세분화된 차원에서 

주택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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